
OCI, 세금 1300억원 “쟁탈전”
인천시, 2008년 지방세 500억원 감면 … 폐석회 처리도 문제

인천시가 OCI(옛 동양제철화학)로부터 1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.

인천시는 최근 남구에 대한 감사 결과 남구가 2008년 5월 OCI에게 지방세 500여억원을 감면해준 조치에 대

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기존 부과액에 100%의 가산세와 이자 등을 더해 총 12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

할 방침이라고 1월25일 발표했다.

OCI는 당시 인천시 남구 155만여㎡의 공장 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

한 후 남구청에 기업분할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.

당시 OCI가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분할이라고 주장했고 남구가 인정했기 때문이다.

하지만, 인천시는 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대

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세 재추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DCRE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온당치 않

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.

DCRE 관계자는 “폐석회 처리 비용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ㆍ남구ㆍ시민위원회ㆍOCI

등 4자 간에 체결한 폐석회처리 협약 때문”이라며 “기업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세금 감

면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”고 주장했다.

한편, 시민단체들은 세금 감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재추징과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

있다.

<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>는 성명을 통해 “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면 엄청난 세금 감면은

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”며 “인천시는 세금을 추징하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관련 책임자에게 사

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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